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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공언어라는 용어는 2009년 국립국어원이 발족한 공공언어지원단에

서 사용한 것이 그 시초이며(장후석·허만율·김종호·이만용·김필수·전해영 

외, 2010: 3) 이후 공공언어 개선을 통해 의사소통의 효율성 제고, 경제적 기

대 효과 산출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구본관·조진수·박

재훈·김미현·최선희·김범진 외, 2019; 민현식·김호정·박재현·주세형·강남

욱·제민경 외, 2010; 장후석 외, 201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인 공공언어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 이

는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1) 제1항에서와 같이 알기 쉬

1)		 「국어기본법」[시행 2022. 1. 18.][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4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

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

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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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어 사용, 어문 규정 준수를 통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는 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올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은 의사소통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장후석 외(2010)에서는 공공언

어 개선으로 인해 연간 284.5억 원의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올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사용하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담당 행정기관 종사자 업무 수행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 공공언어의 쉬운 사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1994년 「프

랑스어 사용법」, 일명 「투봉법(loi de Toubon)」을 제정하여 국가 주도적으

로 법률 용어·행정 용어 등에서 혼동 없는 이해를 위한 전문용어의 정확한 

사용,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21: 22). 특히 ‘프랑스어 사

용에 관한 총리령’을 통해 법 시행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등 공공언어 사용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

추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21: 26).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 민간(소비자단체)

으로부터 1960년대 시작된 쉬운 언어 운동은 1978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어진 이후, 대통령과 연방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2010년 「쉽게 쓰기 

법」 제정, 2011년 PLAIN(쉬운 언어활동 및 정보 네트워크) 주도 ‘연방의 쉬운 

언어 가이드라인’ 발행으로 이어졌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단어 선택, 문장 및 

문단 구조 등 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외에도 연방기관별로 

쉬운 언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여

러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김명희, 2015).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언어 관련 연구는 대개 진단 기준 개발 및 

이에 따른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미선·이지용, 2018; 박지순·홍혜

란·정희창·전희주·김미선·김희진 외, 2021; 황용주, 2011). 이때 실태조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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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명 등 공공언어의 어려움, 인식 정도 등을 조사한 

경우는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실제 생산하는 주체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공

공언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사용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그 대

상 범위가 확대된 시점에서2) 공공언어를 생산해 내는 주체의 인식을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 주체의 대상에 대한 사고가 그 결과물로 반환되기에 공공

언어 사용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공공

언어에서의 주요 요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더욱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종

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언어의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공언어의 개념 및 유형

공공언어는 ‘공공언어지원단’이 2009년에 5월에 국립국어원에 설치되

면서 등장하였다. 국립국어원(2019)에 따르면 공공언어란 ‘일반 국민을 대

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하는데, 좁게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개념

을 살펴보면, 공공언어의 주체, 대상 등 그 사용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2)		 2021년 6월 15일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의 공문서 평가 대상의 범위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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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사용 주체) 일반 국민(대상)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국립국어원(2019)의 정의는 「국어기본법」제3조(정의)에 근거한 것으로 

당법 제3조제5호에서는 ‘공문서 등’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

인(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

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언어에는 단순

히 텍스트만이 아니라 사진, 그림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공언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 및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 중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띤 (매체)언어

한편 현재 공공언어라는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그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다. 우선 민현식 외(2010)에서는 ‘공공

의 장에서 해당 업무자가 공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해 내는 일체의 

구어와 문어’로, 장후석 외(2010)에서는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

는 공공기관의 언어’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황용주(2011: 

28)에서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정의한 공공언어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제시

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에 따른 공공언어의 개념

구분 정의

김정수(2009)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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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남영신(2009) 정부 기관 및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인제(2009)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언어

김세중(2010) 대중을 향해 쓰이는 언어

조태린(2010)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처럼 공공언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공언어를 ‘담당자가 공공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성하는 일체의 

글(말)’로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3: 127). 이처럼 공공언어의 개념은 

포괄적인데, 이는 국립국어원(2019: 8)에서 분류한 공공언어의 유형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공공언어의 유형 ①

생산 

주체
대상

종류

문어 구어

국가 

공공기관

국민

정부 문서, 민원서류 양식, 보도자료, 

법령,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등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문,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국가 

공공기관

국가 

공공기관
내부 문건, 보고서 등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국립국어원에서는 ‘생산 주체’, ‘대상’, ‘종류’를 기준으로 공공언어를 유

형화하였으며, 문어와 구어 텍스트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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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어는 발화 유형(문어/구어)에 관계없이 사용되며, 그 주체가 민간단체/

기업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공언어의 사용 범위

(대상)에 따라서 생산 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는 경우도 있다. 반

면 박재현·이관희·김승현(2011: 183)에서는 공공언어의 유형을 <표 3>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3> 공공언어의 유형 ②

유형 하위 유형

법률문 입법예고, 고시, 조례, 약관 등

보도자료 일반 보도자료, 해명 보도자료 등

공고문 공모 공고, 인사 공고 등

기사문 -

식사문 인사말, 축사, 신년사, 기념사 등

안내문 기관 안내, 업무 안내 등

박재현 외(2011)에서는 공공언어를 문어 텍스트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법령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이는 공공언어 장르 범주화

를 위해 귀납적 방식을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누리집에 제시된 일부 문

서만을 대상으로 범주화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선행 연구 

및 국립국어원(2019: 8)에서 정의한 공공언어 유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

언어는 단순한 문어 텍스트 유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편 조태린(2010: 383 -384)에서는 <표 4>와 같이 공적 성격의 문서뿐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같이 사적 성격이 강한 문서까지도 공공언어의 유형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비록 해당 문서가 개인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블로

그, 개인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조태린

(2010)에서는 공공언어 유형 분류에서 ‘독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13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조사

<표 4> 공공언어의 유형 ③

영역 유형 출현 형식(일부)

공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법률, 고시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등

↑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교과서, 수업, 시험 문제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지식의 

대중적 전달에 사용하는 언어
기사/보도, 논설, 칼럼 등

민간 차원의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계약서, 약관, 견적서, 영수증, 사용 설명서, 

광고 홍보물

전문 분야의 학술 및 연구·개발·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강연, 발표, 토론, 회의, 논문, 전문서적 등

↓ 대중적 문화 예술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드라마, 코미디, 예능/오락, 영화, 연극, 음악 등

사적
가상공간의 개인적 표현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
개인 누리집, 블로그, 댓글, 트위터 등

이처럼 공공언어의 유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범주화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2019)에서 제시한 공공언어 요건을 활용했

다. 이는 공공언어와 관련된 연구(김미선·이지용, 2018; 김선영·한은주, 2020; 

유리·이성우·김태경, 2020)에서 앞서 언급한 공공언어 요건이 활발히 활용

되고 있어 그 연구적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공공언어의 기능 및 효용성

공공언어는 ‘언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공

문서나, 행정, 법률 등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는 무엇보다 누구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명확하게 명시되

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에는 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3) 이처

3)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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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공공언어는 언어를 통한 시민권 실현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의 실현

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국립국어원에 ‘공공언어지원단’이 생

긴 이래로 지금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언어 쉽게 쓰기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김형배, 2015.10). 이러한 정책은 소통성 증진뿐 아니라 경

제적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4)

이처럼 공공언어는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정당한 소통 도

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김미형, 2020: 41). 이에 따라 김미형(2020)에

서는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크게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① 「국어기본법」을 지켜야 함.

②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

③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함.

이 중 ①을 제외한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5) 우선 ② ‘알 권리’는 헌법

상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는데, 즉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그 의사를 

수령할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 국민의 정보 소외에 따른 

알 권리의 침해는 정보의 결핍, 사회 소통 장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소통의 부재는 사회 갈등의 심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쉬

운 공공언어의 사용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③ ‘인권’의 경우에

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

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4)		 장후석 외(2010)에서의 연구 결과, 공공언어 개선으로 인해 연간 284.5억 원의 시간 비용

을 절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국어문화원연합회에 따르면, 공공언어 개선 시 공

익적 가치가 연간 총 약 3,375억 원으로 나타났다.(김규희, 2021)

5)		 아래 내용은 김미형(2020)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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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언어의 요건 중 차별적, 권위적 표현과 연관이 있다. 서현정(2022)에 

따르면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공언어는 ‘언어적 감수성’을 요구한다. 그러므

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차별의 의미가 있는 표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고 있다.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행정용

어에 대해 2018년부터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2019, 2020).

또한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은 생산 주체와 대상 간의 의사소통을 원

활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생산 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일 경우

에는 이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

관에서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은 중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적 측면 외에

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은 긍정적 결과를 발생시킨

다. 왜냐하면 어려운 행정 및 정책 용어 사용은 경제적 손실 발생, 정책에의 

접근 불가라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장후석 외, 2010). 장후석 외(2010)

에서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민기관의 어려운 행정 서식 용어로 인해 연간 일반 국민의 시

간 비용은 약 118.3억 원 정도, 민원 처리 공무원은 약 51.8억 원 정도의 시

간 비용을 추가로 지출함을 확인하였다. 이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언어 

개선으로 인해 연간 284.5억 원의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처럼 올바

른 공공언어의 사용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사용하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담당 행정기관 종사자 업무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공언어의 쉽고 바른 사용을 통한 소통성 강화는 자칫 전문성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현주, 2020: 315). 하지만 전문용어가 대

중과의 소통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때, 대중의 몰이해, 부정확한 의미 전달 가

능성이 있다면 이의 개선은 필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공언어의 공공성

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2017년 9월 22일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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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표준화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6)

이와 같이 공공언어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 국민’과의 소통 

맥락에서 쉽고, 순화된 표현을 통해 그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해

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

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공문서의 정확성 및 소통성 향상을 위해 공

문서 생산 주체인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미흡했던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확인해 

봄으로써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통한 정책적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그 결

과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언어의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대영역-중영역-소영역별로 살펴보았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공공언어 생산 주체의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중요도 인

식 정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언어를 생산하

6)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

화협의회를 둔다.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17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조사

는 일반 주체인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본 

연구 대상별 응답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연구 대상 현황

구분 빈도 (%)

성별

남 5 (25.0)

여 15 (75.0)

연령대

20대 1 (5.0)

30대 14 (70.0)

40대 2 (10.0)

50대 3 (15.0)

직무 경험

5년 미만 5 (25.0)

5년 이상~10년 미만 12 (60.0)

10년 이상~15년 미만 0 (0.0)

15년 이상 3 (15.0)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75.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1

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현원 대비 여성 공무

원의 비율이 48.2%로 나타나(인사혁신처, 2022), 본 연구의 경우 응답 대상

의 성별 비율이 이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연령대

의 경우 30대의 비율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직무 경

험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의 비율이 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답자로 5년 이상의 직무 경험을 가진 3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

났는데, 전문성과 논리 일관성이 중시되는 AHP 연구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응답자 분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7)

7)		 AHP 연구의 경우, 전문성과 논리 일관성이 전제되는 경우, 표본의 크기는 크게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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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AHP는 단순성, 명확성, 범용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여러 분야의 의사결

정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조근태·조용근·강현수, 2003), 

구체적으로 이는 계층으로 세분화한 의사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방법론이다. 이때 비교 가능한 항목(요소)으

로 계층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공공언어 요건을 

설정한 선행 연구 및 관련 정책 자료를 탐색한 결과8) 대부분이 국립국어원

(2019)에서 정립한 공공언어의 요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2019)을 활용하여 계층구조를 제작한 뒤 전문

가 3인의 검토를 실시하였다.9) 10)

지 않는다. 왜냐하면 AHP 분석은 응답 대상자의 적절성이 응답자 수 확보보다 더 중요

하기 때문이다.(이재은·김영평·정윤수·김태진, 2007; 이종구·김태진·서인석·권기헌, 

2009: 최일용·한장협, 2014: 210 재인용)

8)		 여러 선행 연구는 국립국어원(2019) 혹은 이의 기본 연구인 민현식 외(2010)에서의 공

공언어 요건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박재현 외(2011: 189)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종합

하여 공공언어의 소통성 요건에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국립국어원(2019)

에서의 소통성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성

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정보성

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1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용이성

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3.3 시각적 편의를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9)		 국립국어원(2019)에서 제시한 요건의 경우에는 영역-요소-항목의 체계를 갖추고, 이때 

항목은 ‘~는가?’의 의문문 형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 중요도를 쌍대비교를 목적

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일례로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였는가?’

는 ‘정확한 띄어쓰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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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공언어 요건의 계층구조(초안)

대영역 정확성 소통성

중영역
표기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소영역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준수

•�정확한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 로마자 

표기법 준수

•�적합한 어휘

•�문법에 맞는  

문장 표현

•�짜임새 있는 

단락 구성

•�공공언어로 

서의 품격

•�고압적· 

권위적 표현 

미사용

•�차별적 표현 

미사용

•�적절한 정보 

제공 형식

•�적절한 

정보의 양

•�적절한 정보 

배열

•�적절한 문장 

길이

•�쉽고 친숙한 

용어 및 

어조

•�시각적 편의

각 요건별 명칭과 개념 정의의 타당성, 및 각 계층별 요건 간 위계성을 

위주로 전문가 타당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모두 리커트(Likert) 5점 

척도 문항으로 만약 1(전혀 그렇지 않다)~3(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 그 이

유를 밝히도록 하였다. 전문가 3인의 평균이 3점 이하인 경우는 명칭 타당성 

‘적합한 어휘’, 개념 정의 타당성 ‘소통성’, 요건 간 위계성 ‘짜임새 있는 단락 

구성’이 각각 3.00점, 2.67점, 3.00점으로 나타났다.11) 3점 이하의 문항뿐 아

니라 전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언어 요건의 계층구조(명칭, 

10)	 전문가 3인은 국어교육 박사학위자 1명, 공공언어 전문가 2명(공공언어 관련 업무 3년 이

상 수행)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공언어의 요건은 국립국어원에서 연차별

로 수행되는 공공언어 관련 연구를 통해 확정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요건 간 계층

구조의 적합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11)	 첫째, ‘적합한 어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적합한 어휘인지 서술 방식을 수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소통성’의 개념 정의에서 소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었다. 셋째, ‘짜임새 있는 단락 구성’의 경우, ‘정보성’의 소영역으로 포함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쉽고 친숙한 용어 및 어조’는 ‘쉬운 용어 및 친숙한 

어조 사용’으로 수정 등 공공언어 요건의 계층구조 간 통일성,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

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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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등 포함)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표 7>과 같다.12)

<표 7> 공공언어 요건의 계층구조 수정 사항

구분 개념 비고

대

영

역

정확성
어문 규범, 국어 문법 등을 잘 지키고, 문장에서 적합한 

어휘를 사용함

소통성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언어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친숙한 언어 사용, 적절한 조직 구성 및 문장 

길이, 시각적 편이 제고 등을 갖추고 있음

중

영

역

표기의 정확성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 및 외래어 표기 등 어문 

규범을 잘 지킴

표현의 정확성 내용 설명에 적합한 단어, 문장을 사용함

공공성
고압적·권위적 표현, 저속한 표현, 한쪽에 치우친 표현, 

차별적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음

정보성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적절한 형식 및 배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함

용이성
독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장 길이, 쉬운 용어, 편집 

등을 고려함

소

영

역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준수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준수함

정확한 띄어쓰기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규칙을 준수함

외래어 표기 및 국어 

로마자 표기법 준수
외래어 표기 및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함

내용 설명에 적합한 어휘 

사용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적합한 어휘를 사용함

문법에 맞는 문장 표현
문법에 맞는 문장(주어-서술어 호응, 필수 문장 성분 

갖춤 등)을 사용하고 있음

짜임새 있는 단락 구성 담화나 글의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음 삭제

12)	 음영 표시는 수정된 부분을 뜻하며, 계층 간 이동은 소영역 ‘짜임새 있는 단락 구성’을 삭

제하고, 이를 소영역 ‘적절한 정보 배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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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비고

소

영

역

공공언어로서의 품격
비속어, 폭력적 표현,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고압적·권위적 표현 

미사용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차별적 표현 미사용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적절한 정보 제공 형식 정보의 제공 형식이 적절함(예, 사진, 글, 그림 등)

적절한 정보의 양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함

적절한 정보 배열 제공되는 정보의 제시 순서가 적절함

적절한 문장 길이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고 적절함

쉬운 용어 및 친숙한 어조 

사용
사용된 용어가 쉬우며, 전체적인 글의 어조가 친숙함

시각적 편의
글자 크기, 여백 등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편집되어 

있음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공공언어의 계층구조는 <표 8>

과 같으며, Saaty(2008)에서 제안한 9점 척도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표 8> 공공언어 요건의 계층구조(확정안)

대영역 정확성 소통성

중영역 표기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소영역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준수

•�정확한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 로마자 

표기법 준수

•�내용 설명에 

적합한 어휘 

사용

•�문법에 맞는 

문장 표현

•�공공언어 

로서의 품격

•�고압적· 

권위적 표현 

미사용

•�차별적 표현 

미사용

•�적절한 정보 

제공 형식

•�적절한 

정보의 양

•�적절한 정보 

배열

•�적절한 문장 

길이

•�쉬운 용어 

및 친숙한 

어조 사용

•�시각적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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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언어 생산 주체의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중요도 인

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립국어원(2019)에서 마련한 공공언어의 요건

을 연구자가 수정하여 계층구조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공공언어 요건을 토대로 구성한 문항을 바탕으로 공

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요건별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

해 202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

답 결과를 입력하였다. 이후 입력된 응답을 바탕으로 각 요건의 계층별로 우

선순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9> 연구 절차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계층구조 초안 제작

                    ↓ (전문가 검토)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계층구조 확정

↓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계층구조 우선순위 설문 실시

↓

공공언어 요건 계층별 우선순위 분석

본 연구에서는 AHP 비상용 프로그램은 dress ver 1.5를 활용하였다. 이

를 통해 우선 응답 결과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을 확인

하였다. 해당 수치는 일반적으로 0.1 이하일 때 일관성에 문제가 없으며, 0.2 

이하일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0.2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김준호·박종연·강

신희·최솔지, 2015: 37 재인용). 다음으로 각 영역(대영역, 중영역, 소영역)별로 

가중치를 따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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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분석
 

1. 대영역 우선순위 분석 결과

공공언어 요소 중 대영역 ‘정확성’과 ‘소통성’에 대한 응답 일관성 비율

은 0.00으로 나타나, 두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확성 0.62, 소통성 0.38로, 정확성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표 10> 공공언어 대영역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정확성 0.62 1

소통성 0.38 2

이는 공공언어의 핵심 2가지 요소 중 공공언어 생산자는 문서를 통한 

소통보다는 어문 규범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립국어원(2020)에 따르면 국민은 공공기

관의 언어에서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50.8%)과 ‘낯선 한

자어 등 어려운 단어 사용’(48.2%)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공공언어의 수용자인 국민은 공문서를 통한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

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소통성’ 측면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의 공문서 생산자는 ‘소통

성’보다는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시, ‘소통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방안으로 관련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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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영역 우선순위 분석 결과

공공언어 요소 중 중영역에 대한 응답 일관성 비율은 0.01로 나타나, 이

를 바탕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현의 정확

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0.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기의 정확성’은 0.09

로 그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른 영역에 비해 ‘표현의 정확성’의 상대

적 중요도 크기가 매우 큰 것이 특징적이다.

<표 11> 공공언어 중영역 요소 간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표기의 정확성 5

표현의 정확성 1

공공성 4

정보성 3

용이성 2

<그림 1> 공공언어 중영역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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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는 ‘정확성’ 중에서 공문서 작성 시 ‘표현

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문서의 독자가 국

민 대다수라는 점에서 표현의 정확성을 통한 정보 전달에서의 오류를 줄이

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용이성’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 종사자 역시 공문서 작성 시 독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문장 

길이, 쉬운 용어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살펴볼 소영

역 결과에서 용이성의 하위 영역 중 ‘쉬운 용어 및 친숙한 어조 사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때 ‘쉬운’과 ‘친숙한’의 기준의 문제가 발

생한다. 김선영·한은주(2020)에 따르면 여전히 공문서 유형 중 하나인 보도

자료에 다듬은 말이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13)나 필수 개선 

행정용어를 여전히 순화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14)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후에 공문서를 작성할 때, 특히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유형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이 어려워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용어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

요하다.

3. 소영역 우선순위 분석 결과

공공언어 요소 중 소영역에 대한 응답 일관성 비율은 0.05로 나타나, 이

를 바탕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차별적 표현 

미사용’의 상대적 중요도가 0.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래어 표기법 및 

13)	 해당 연구에서 확인한 보도자료에서 사용된 외국 문자 표기 일부 사례인 MOU, R&D, 

QR코드에 대응하는 다듬은 말은 각각 업무협약, 연구개발, 정보 무늬가 있다. 한편 정부 

무늬와 같이 다듬은 말이 소통에 방해가 된다면 QR코드(큐아르코드)와 같이 한글로 표기

를 해 주어야 하나, 여전히 보도자료에는 외국 문자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4)	 국립국어원에서는 필수 개선 행정용어 100개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연구에서 확인한 보

도자료에서는 ‘금번, 패용, 성료, 게첨’ 등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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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로마자 표기법 준수’가 0.02로 그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2> 공공언어 소영역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우선순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준수 8

정확한 띄어쓰기 13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 로마자 표기법 준수 14

내용 설명에 적합한 어휘 사용 2

문법에 맞는 문장 표현 4

공공언어로서의 품격 10

고압적·권위적 표현 미사용 6

차별적 표현 미사용 1

적절한 정보 제공 형식 5

적절한 정보의 양 9

적절한 정보 배열 7

적절한 문장 길이 11

쉬운 용어 및 친숙한 어조 사용 3

시각적 편의 12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사용되는 ‘○린이’라는 표현이 

아동 비하 및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러한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을 일깨우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표명하였다(김치연, 2022). 공공언어가 지

닌 ‘공공성’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문

서에서의 차별적 표현은 이들에 대한 잘못된 가치 판단이나 편견을 고착할 

수 있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박동근, 2010: 59). 특히 공공언어의 경우 

사용된 맥락 속에서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예: 미망인, 녹색어머니회, 

결혼 이주 여성 등)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서현정, 202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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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언어의 요건 소영역의 우선순위는 ‘차별적 표현 미사용’ 다음

으로 ‘내용 설명에 적합한 어휘 사용 > 쉬운 용어 및 친숙한 어조 사용 > 문

법에 맞는 문장 표현 > 적절한 정보 제공 형식’의 순으로 주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 종사자는 공문서에서의 정보의 양이나 문장 길이 

등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독자의 언어정보 처리 시, 문장

의 길이 혹은 복잡도 등은 인지 과부하를 유발하여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앞서 많은 국민이 공문서에서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

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림 2> 공공언어 소영역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한편 위와 같이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크기는 앞서와는 달리 크게 차이

가 나지 않는다. 대영역의 ‘정확성’과 ‘소통성’의 중요도는 각각 0.62, 0.38

로 그 차이가 0.24이며, 중영역의 ‘표현의 정확성’은 0.32, ‘표기의 정확성’은 

0.09로 그 차이가 0.23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영역은 가장 높은 영역의 값(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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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표현 미사용, 0.15)과 가장 낮은 영역의 값(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 로마자 

표기법 준수, 0.02)의 차이가 0.13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V. 결론

공공언어는 개인과 개인 간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정부 기관과 국민의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이다(강미영, 2020: 7). 그러

므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근거로 그에 알맞게 

작성되어야 한다(김미형, 2020: 44). 이처럼 공공언어는 소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확성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식 조사 결과, 소통성(0.38)보다

는 정확성(0.62)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어

기본법」 제14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에서 ‘어문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정

의는 당법 제3조제3호에 나타나 있으나,15)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과 관련된다. 어떤 단어가 알기 

쉬운 단어이며, 어떤 문장이 알기 쉬운 문장인지에 대해 사실상 법 조항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2020년 어

려운 공공용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40개 단어 중 공무원 

역시 모른다고 응답한 단어가 81개로 이는 전체 중 57.86%에 해당한다(김

영조, 2020). 이러한 용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알기 ‘어려운’ 단어

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이 어렵게 느끼는 문장의 특성을 파악하

1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제3호에 따르면,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

용에 필요한 규범으로 정의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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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역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알기 쉬운 용어 및 문장을 공문서에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

령 정비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법제처(2022)에는 용어와 문장편으로 구분

하여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공언어 요건의 중요도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확성’ 중 ‘표현의 정확성’의 우선순위가, ‘표현

의 정확성’ 중 ‘내용 설명에 적합한 어휘 사용’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소통성’ 중에서는 ‘용이성’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쉬운 용어 

및 친숙한 어조 사용’의 우선순위가 높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종사자, 즉 공문서 생산 주체 역

시 문서를 통한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문장 길이로, 내용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할 필요

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를 사용하

고 있거나(김영조, 2020), 다듬은 말이 있으나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

고 있는 등(김선영·한은주, 2020)의 모습을 보이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공공언어를 작성하는 담당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

다(백경미·정혜주, 2022: 73). 또한 이를 위해서 ‘쉬운 용어’가 무엇인지, ‘쉬

운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사)국어문화원

연합회에 따르면, 공공언어 개선 시 공익적 가치가 연간 총 약 3,375억 원으

로 나타났다(김규희, 2021). 또한 해당 연구에서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한 국

민의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 역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어려운 공공언어를 

경험할 때 평균보다 높은 수준(5.4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공언어 개선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민의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공언어의 주요 요건은 국어교육에서도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 요소이다. 이는 최근 개정된 2022 개정 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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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화법과 언어>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12화언

01 -05], [12화언01 -07]의 성취기준 해설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22).

[12�화언01-05] (상략) 이때 문법 요소로는 문장 종결 포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인용 표현, 부정 표현 중 일부를 학습한다.

[12�화언01-07] 이 성취기준은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서 공적 담화와 매체를 대상으로 

언어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략) 표현의 정확성, 

적절성, 공정성, 존중과 배려의 언어 등을 중심으로 실제 담화와 매체 자료 속에서 공공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책임감을 가진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공언어의 요건 중 우선 정확성은 [12화

언01 -05]의 문법 요소, [12화언01 -07]의 표현의 정확성과 내용 요소가 유사

하다. 다음으로 소통성 중 공공언어로서의 품격, 차별적 표현 미사용은 [12

화언01 -07]에서의 공정성, 존중과 배려의 언어와 유사성을 지닌다. 이처럼 

국어과 교육과정상에 명시된 교육 내용과 공공언어의 요건의 유사성을 토대

로, 공공언어 요건을 이해하고, 관련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교육을 통해 습득해

야 할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생산 주체로서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역시 생산된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

언어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향후 생산자와 수용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우선순

위 및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구성하는 등의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논문은 2023.01.25. 투고되었으며, 2023.02.12. 심사가 시작되어 2023.03.12.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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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조사
— 생산 주체를 대상으로

김민정·박영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띤 공공언어는 2009년부터 사용

되고 있으며,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제1항에서와 

같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어문 규정에 따라 크게 용이성과 소통성을 그 요

건으로 갖추고 있다. 이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사용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

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생산하는 주체의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

한 연구는 미흡하다. 주체의 대상에 대한 사고가 그 결과물로 반환되기에 공

공언어 사용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공

공언어에서의 주요 요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AHP를 활용하여 공공언어의 요건

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소통성(0.38)보다는 

정확성(0.62)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중영역에서는 표현의 정확성(0.32)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

면, 표기의 정확성(0.09)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소영역에서는 차별적 표

현 미사용(0.15) > 내용 설명에 적합한 어휘 사용(0.12) > 쉬운 용어 및 친숙

한 어조 사용(0.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 

즉 공문서 생산 주체 역시 문서를 통한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문장 길이로, 내용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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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거나, 다듬은 말이 있으나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사

용하고 있는 등 현실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이들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언어를 작

성하는 담당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또한 ‘쉬운 용

어’가 무엇인지, ‘쉬운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공공언어, 공문서, 사회언어, 우선순위,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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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of Priority Survey for Public Language 
Requirements

— Targeting public document producers

Kim Minjeong · Park Youngmin

Public language, which is language with a public nature targeting the 

general public, has been used since 2009, and currently, as in Article 14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Official Documents, etc.),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the use of easy-to-under-

stand terms and language regulations are communication requirements. 

Accordingly, from 2014 to the present, public language use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target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scope 

is gradually expanding. However,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language of behalf of the person who produces it remains insuf-

ficient. In order to realize the ultimate purpose of using public language, 

it is necessary to for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to understand and 

recognize the main requirements of public language because the sub-

ject’s thoughts on the object are returned as the result. Therefore, in this 

study, 20 people working in public institutions were surveyed to better 

understand their prioritization of public language requirements using 

AHP.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nts value accuracy (0.62) more than 

communication (0.38). Specifically, in the middle area, the expression ac-

curacy (0.32) was most highly prioritized, whereas the expression accura-

cy (0.09) was the least prioritized. Next, in the small area, the participants 

gave the highest value to not using discriminatory expressions (0.15), 

followed by using vocabulary suitable for content description (0.12), with 

the use of easy terms and a familiar tone (0.11) scoring the least. Thus, 

current workers in public institutions, that is, producers of public docu-

ments,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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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documents and recognize the need to use easy terms, appropri-

ate sentence length, and vocabulary suitable for the content. However, 

their efforts in preparing official documents in reality are relatively insuf-

ficient; for example, they may use vocabulary that they do not understand 

or employ difficult terms even though they have access to refined word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most importan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the person in charge of writing public lan-

guage, and for this purpose, clear standards regarding “easy terms” and 

“easy sentences” are required.

keywords  Public Language, Official Documents, Social Language, Priorities, AHP


